
보 도 해 명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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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책혼선 엇박자...갑갑한 경제부처들” 관련 보도에

대한 해명(‘14. 2. 27 이투데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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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산업부는 외투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의 완화를 추진

하고 있으나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

내용의 ‘전자서명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정책혼선 야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미래부가 추진중인 ‘전자서명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은 피싱 스미싱

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

방지하기 위하여,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원

확인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임

ㅇ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인증방법 다양화는

미래부가 추진중인 공인인증서 보안 강화 문제와는 그 목적 및

성격이 달라 정책혼선이라고 볼 수 없음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(044-203-40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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